
ESG SPOTLIGHT

브라질 COP30 종료, 결의안 채택, 현실적 평가는 엇갈려 - AP (종합) (뉴시스, ’25.11.24.)

COP30가 브라질 벨렝에서 2주간의 협상을 끝내고 11월 22일 ‘글로벌 총동원령: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지구촌 총동원령에 대한

인류의 단합’이란 제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약속을

담았지만, “석유 석탄 가스 같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행 계획이 결여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개도국 지원이 약속되었지만 실행 시점은 5년 뒤로 미뤄졌다. COP30 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등

특정부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채택된 결의안과 동일한 무게감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3_0003413237

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탄소크레딧은 최대 5%만 허용 (임팩트온, ’25.11.15.)

유럽연합은 기후법 개정을 통해 1990년 대비 순배출 90% 감축안을 승인하며, 2040년까지의 기후정책 기준선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회원국이 최대 5%를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사례로, 실제 역내 산업이 부담해야 할 감축

폭은 90%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제 크레딧 도입은 탄소제거인증제와 EU ETS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EU는 추가성·영속성·검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EU는 2년마다 중간 점검을 실시해 과학·기술 동향, 산업 경쟁력,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해 목표 조정이나 추가 정책 제안이 가능하며 , ETS2 시행도 2028년으로 1년 연기됐다 . 

전력·제조업·운송·건물·농업 등 섹터별 감축 경로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이번 목표는 COP30에서 EU의 기후외교

근거자료가 되고 2050년 기후중립 의무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082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구상해야 할 시기인 2025년 12월, 기후변화 대응 · 산업재해 · 책임투자 등 ESG 이슈가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확정기간이 2026년 1월부터 시작되어 기업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12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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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2035 NDC 발표…호주⋅덴마크 등과 정책 비전 공유 (세계일보, ’25.11.18.)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COP30 고위급 회의에서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 

참여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도 주요국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탈탄소 전환

정책을 공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8510340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기후변화 대응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전면 개편]

[대신경제연구소,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 3기 성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기후변화 대응 · 산업재해 · 책임투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3_0003413237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082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85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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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원‧하청 실명 첫 공개'… 사망자의 64%가 하청 노동자 (안전저널, ’25.11.19.)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3명 중 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원·하청

실명을 모두 포함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8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94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3.8%가 하청노동자였다. 전체 사고의 62.2%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해 사고가 특정 구조와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사고 상위 10% 기업에서 전체 중대재해의 25% 이상이 발생하는 등 편중 현상도 뚜렷했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인 사고가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한 일터 선택을 위한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7

[단독]런던베이글, 작년에만 산재 29건···SPC삼립보다도 두 배 많았다 (경향신문, ’25.10.30.)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63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2024년에는 2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2024년에만 11건이 승인된 SPC삼립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 해당

업체에서는 최근 20대 근로자의 숙소에서의 사망사건 등 과로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유족 측은 사망 직전 하루 21시간 근무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 및 인천지점에 대해 기획감독을 착수했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감독을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1330011

은폐하다 걸린 산재 매년 700여건…DL이앤씨·GS건설 '적발 불명예’ (ESG경제, ’25.10.28.)

최근 4년 동안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이 매해 700건 이상 적발되며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 비중이 매우 높았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1.4배 증가했으며, 상위 10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은 같은 기간 9.5배나

급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한 해에만 14건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인 지연·미신고 정황이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용노동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4

전기공사업, 중대산업재해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 김주영 의원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25.12.01.)

전기공사업 분야에서 중대산업재해 등 안전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처분 요청을 근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공사업법 간 제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처분 요청을 반영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재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거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관청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집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다른 산업안전 관련 법안들과 연동해 마련됐으며, 세부 내용은 관련

법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33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1330011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4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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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Keyword

'거대 자금' 국민연금, ESG 투자 고삐 죈다 (연합뉴스, ’25.11.20.)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를 한층 강화하고 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세밀하게 손질하며,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합산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방대한 투자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ESG 이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운용을 넘어 적극적

주주로서 지속가능성과 장기 가치 제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화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은 투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며 국민 자산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9062300530?input=1195m

PEF, '책임투자' 압박에 ESG 모니터링 강화 나선다 (IB토마토, ’25.10.30.)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이 이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책임투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등 투자자 신뢰 회복과 관련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려 본격화하는 조치다. 현재 PEF 업계는 ESG 기준이

제각각이고, 운용사별로 내부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구심점 역할을 할 공식 협회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는

‘사모투자펀드운용사협의회(PEF협의회)’를 공식 협회로 전환해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투자 원칙과 글로벌 ESG 

스탠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ibtomato.com/View.aspx?no=16389

ISS, “韓기업 지배구조, 형식 개선 넘어서 ‘실질 검증’ 국면 진입했다” [현장+] (지구인사이드, ’25.11.20.)

ICS*의 준 프랭크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이제 형식적 개선을 넘어 실질적 검증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사회 독립성과 여성 이사의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EO 겸직, 사외이사 전문성 부족, 

임원보상 구조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한국 기업을 향한 주주행동주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는 이사회 전문성·자본생산성·인센티브 구조가 핵심 평가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2026년 행동주의의 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ICS(ISS Corporate Solutions)는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 ISS의 자회사

https://g9inside.com/?p=55257

국민연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덜 투자한다… ESG ‘감점’ 확대 (조선비즈, ’25.11.24.)

국민연금이 최근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ESG 점수를 깎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사고 2건 이상 발생, 

중대재해 발생, 사고 은폐·미신고 등의 경우 기업 평가에서 감점 항목으로 추가하며, 안전 점수 감점 비율은 기존 10%에서

33%로 대폭 높아졌다. 이 같은 변화는 11월 24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향후 국민연금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안전 이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연금기금은 기업의 재무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11/24/XKE45W7STJG6BIZM4H7VUI6MQA/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9062300530?input=1195m
https://www.ibtomato.com/View.aspx?no=16389
https://g9inside.com/?p=55257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11/24/XKE45W7STJG6BIZM4H7VUI6M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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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개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이 EU 내에서 동일 제품으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해당 제품에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함. EU CBAM은 ’23.5.17. 공식 발효되었으며, ’23.10.1.부터 ’25.12.31.까지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거쳐, ’26.1.1.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이 시작될 예정임. 또한, EU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 개정안(Regulation EU 2025/2083)이 ’25.10.20. 발효되면서, CBAM 면제대상이 연 50톤으로 변경되고, 

인증서 판매(2월) 및 신고기한(9월)도 '27년으로 이연되었으며, 배출량 측정 기본값 사용 조건 및 검증 의무도 완화되었음.

▪ [주요 내용] CBAM 규정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품목에 적용되며, 철강 품목에는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및

전구체도 포함됨. 확정기간 이후 승인된 CBAM 신고인(CBAM declarant)만 EU 내 상품 수입이 가능하므로 CBAM 대상품목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CBAM 규정에 따른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획득하거나, 이를 보유한 수입업자와 거래해야 함. 

▪ [시사점] CBAM은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화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은 중장기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함. EU 입법

동향을 확인하고, 제도 변경과 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CBAM 신고인에게 제출할 탄소배출량

데이터 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정부 지원사업(검증비용 보조,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 EU집행위원회는 기존 품목 외에도 세탁기·가스레인지·자동차 부품(문)·정원용 공구 등 소비재 품목까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품목 등
제도 개편을 논의 중(당초 12월 10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임)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구분 기존 개정

면제 기준
선적당 150유로*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연간 누적 총수입량 50톤*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전력 및 수소 제외)

인증서

일정

• 판매: 2026년 1월 1일부터
• 제출: 매년 5월 31일
• 환매: 매년 6월 30일
• 일괄 취소: 매년 7월 1일

• 판매: 2027년 2월 1일부터
• 제출: 매년 9월 30일
• 환매: 매년 10월 31일
• 일괄 취소: 매년 11월 1일

분기별
보유 비율

80% 50%

환매가능수량 전년도 구매한 인증서의 1/3 해당 연도에 구매한 인증서 잔여 수량(실제 제출 의무 수량 이내로 제한)
수입신고자 승인 심사 심사 절차 중, 관할 당국의 역내 회원국 간 협의 절차 의무 역내 협의 절차는 필요한 경우 진행

의무사항
사용 요건 실제 배출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본값 사용 가능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자율 선택
결정 방식 신뢰 데이터 부재 시, EU 역내 고배출 시설들의 평균값으로 설정 신뢰 데이터 부재 시, 상위 10개 고배출 수출국의 평균값으로 설정
검증 면제 기본값을 활용한 배출량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 EU가 제공하는 기본값 활용 시, 배출량 검증 면제

배출량 산정 산정 예외 -
△철강 및 알루미늄의 특정 마감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EU-ETS 적용 전구체 생산의 배출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탄소 비용

역외국
탄소 가격

- 2027년까지 제3국별 기본 탄소가격 마련

기지불 탄소
비용 감면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 차감
원산지국 이외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도 차감 가능→ EU가

제공하는 기본 탄소 가격, 실제 지불한 탄소 비용 중 선택해 감면 신청
등록부 접근 - 모기업 및 공인 검증자도 CBAM 등록부 이용 가능

제3자 위임 -
CBAM 신고서 제출, 배출량 산정 등 기술적 업무를 외부 전문가로 위임 가능

*단, 법적 책임은 수입신고자에게 있음

제재
미제출 인증서 1개당 100유로 부과,

미승인 수입신고자 수입 시 3~5배 수준의 가중 벌금 적용
벌금액은 동일하나, 고의성·과실 여부 및 일정 요건에 따라 경감 가능

표1. EU CBAM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 KOTRA(2025.10). EU 탄소국경제도(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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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 [CBAM 관련 용어]를 먼저 숙지한 후 본 보고서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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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EU CBAM 개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EU 역외 생산 상품이 EU로 수입될 때,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추가적인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CBAM은 EU ETS(배출권거래시스템)와 

동일한 탄소가격을 반영하여,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자 함.

▪ [EU CBAM 적용 대상] 산업의 기초 소재/원료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이 주 대상, 이외 단순가공 중간재도 일부 포함

▪ [EU CBAM 확정기간] EU CBAM은 ’23.5.17. 공식 발효되었으며, ’23.10.1.부터 ’25.12.31.까지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거쳐, ’26.1.1.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이 시작될 예정임.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승인된 CBAM 

신고인만 EU로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CBAM 대상품목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CBAM 규정에 따른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직접 획득하거나, 이를 보유한 수입업자와 거래해야 함. CBAM 인증서 판매 개시일은 '27.2.1.이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CBAM 등록부에 제출해야 하는 첫 CBAM 신고서 및 인증서 제출 기한은 ’27.9.30.까지임.

Vol.152025.12.

▪ [핵심 역할 및 의무] EU 수입업자는 CBAM 신고서를 CBAM 등록부에 직접 보고하는 의무를 지님. EU로 수출하는 업체는

EU 수입업자가 CBAM 신고서를 작성하여 CBAM 등록부에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정확한 내재배출량 산정 및 검증의 의무를 지님.

▪ [CBAM 신고서]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EU 수입업자가 CBAM 등록부에 연 1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주요 내용

1. 수입상품 총량(연간 EU 역내 수입량): 전년도에 수입한 각 제품 유형별 총 수량(단위: MWh 또는 ton)

2. 내재배출량: 상기 제품에 내재된 총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

3.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및 EU-ETS 무상할당량을 반영한 최종 수량

4. 검증 보고서: 인증된 검증기관이 발급한 검증보고서 사본

출처: KOTRA(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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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방식 국별‧품목별 평균 배출 강도 설정 후, 마크업(mark-up)주) 추가 기존 방식 유지

사용 요건 실제 배출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본값 사용 가능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자율 선택

산정 방식 신뢰 데이터 부재 시, EU 역내 고배출 시설들의 평균값 신뢰 데이터 부재 시, 상위 10개 고배출 수출국의 평균값

검증 의무 여부 기본값을 활용한 배출량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 EU가 제공하는 기본값 활용 시, 배출량 검증 면제

표3. 기본값(default value) 관련 CBAM 개정안 전후 비교표

▪ [배출량 산정 방식 개정] 기존에는 EU가 제공하는 기본값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개정 규정으로 기업이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값 사용 시 검증 의무를 면제함. 또, 기존 CBAM 규정에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특정 마감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EU-ETS 적용을 받는 전구체 생산분의 배출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KOTRA(2025), COMPASS 홈페이지
주) 마크업: 기본값 산정 시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산정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하는 조치

ES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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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력

보고 단위 톤당 톤당 톤당 톤당 톤당 MWh당

온실가스 CO2 CO2 + 일부 N2O CO2 CO2 + 일부 PFC CO2 CO2

보고 대상 배출 범위 직접 및 간접 배출 직접 배출
* 간접 배출 포함 여부는 추후 검토

직접배출

표2. CBAM 품목별 규제 온실가스 및 배출 보고 범위

자료: EU 집행위원회, KOTRA(2025)

▪ [품목별 온실가스 규제 및 배출 범위] CBAM의 품목별 온실가스 규제는 모두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아산화질소(N2O)나 과불화화합물(PFC) 등을 추가로 포함함. 전환기간에는 직접 및 간접 배출을 모두 보고해야 했으나, 

확정기간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의 경우 직접 배출만 적용되며 시멘트, 비료는 사용된 전력에 내재된 간접 배출도

포함됨. 전력 품목의 경우 상품 그 자체로서 수입될 때에 한하여(Electricity imported as a good) 직접 배출만 적용됨

※ EU집행위는 일부 철강 및 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제품을 포함하도록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제안을 ‘25년 말까지 제출할 계획

Ⅱ. EU CBAM 개정 내용

▪ [적용 범위 변경] 기존 CBAM 규정 상 면제 기준은 선적당 150유로 이하 금액이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연간 50톤을 면제 기준

(De Minimis Threshold)으로 변경함.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품목을 합산한 연간 누적 수입량이 수입 기업별로

5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does not cumulatively exceed), 수입업자는 CBAM 신고·인증서 의무가 면제됨. 반면, 전력과

수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시멘트 항목 중 하나인 ‘비소성 카올린 점토’는 배출 수준이 낮아 면제에서 제외됨.                            

→ 연 50M/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소규모 수입업체 약 18.2만 개(전체 대상 기업의 90%)가 면제될 전망 

▪ [CBAM 인증서 보유 관련 개정] 기존에는 분기말마다 연중 누적 배출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했으나, 최소 50%로 완화함. 인증서 환매 가능 수량도 전년도 구매한 인증서의 1/3에서 해당 연도에 구매한 잔여 수량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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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국 탄소 가격 - • 2027년까지 제3국별 기본 탄소가격 마련

기지불 탄소 비용 감면 •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 차감
• 원산지국 이외의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도 차감 가능
• EU가 제공하는 기본 탄소 가격, 실제 지불한 탄소 비용 중 선택해 감면 신청

표4. 탄소가격 관련 CBAM 개정안 전후 비교표

자료: EU 집행위원회, KOTRA(2025)

▪ [탄소 비용 관련 개정] 기지불 탄소 비용과 관련하여 기존 CBAM 규정은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만 차감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제3국(비EU국)에서 이미 납부된 탄소 비용을 CBAM 인증서 제출 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이로

인해 이미 납부된 탄소 비용이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Ⅲ. 수출업체 주요 확인 사항

▪ [전환기간(’23~’25년) 종료 시점 체크 사항] 기존에 보고하던 기업은 ‘25년 4분기 보고까지 기존처럼 분기별 CBAM 보고

(내재배출량·활동자료·기본값 활용 등)를 정확히 마무리해야 함. ‘25년 말까지 CBAM 수출 제품 목록·공급망·배출 데이터

체계를 정비하고, ‘26년부터는 단순 규제 대응이 아니라 CBAM 규제를 재무·가격 전략에 통합해야 함.

▪ [확정기간(’26년~)의 시작과 신고‧인증 제출 의무] CBAM 확정기간은 ’26.1.1. 시작이지만, 인증서 구매·제출은 ’27년(2월

판매 개시, 9월 제출)으로 이연되었으므로 ’26년에는 배출 보고·데이터 축적 및 시스템 구축 중심의 준비가 필요함. 간접

수출기업의 경우에도 구입처가 배출량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검증자료 공유를 염두에 두고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

▪ [업종별 대응]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물량이 많은 철강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이미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전기로(EAF) 신설 등 저탄소

설비 투자 및 제품군 저탄소화를 위한 연구개발 가속화 중(2025.09.23 뉴스락). CBAM 다운스트림 제품(볼트, 너트, 철강 구조물

등)의 경우 중견/중소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데, 원소재(철강재) 특성에 따라 내재배출량 값이 달라지므로 전구체 데이터 확보 필수

(검증비용 보조, 교육 등 정부 지원사업 활용 권고). 철강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고 가공품(압연품, 박 등) 위주인 알루미늄 생산

기업은 특히 스크랩 투입 비율을 입증하고 재용해(Re-melting) 공정의 직접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함. 시멘트나 비료의 경우,

수출량은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비해 적지만 간접배출 과다에 주의해야 함(재생에너지 사용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검토).

▪ [규제 범위 확장 추가 모니터링] EU집행위원회는 ‘30년까지 CBAM 규정(Recital 67·Article 30)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EU ETS 전 부문,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상품, 내재배출이 많은 다운스트림 제품을 포함할 계획임. 현재 간접배출, 운송

부문 배출, 추가적인 탄소누출 위험 상품(예: 유기화학제품·폴리머), 기타 투입재 등을 포함한 적용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정 다운스트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입법 제안도 예정되어 있음. EU 입법 동향, EU-ETS 변동, 인증서 시장 가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제도 변경과 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필요. 

* EU집행위원회는 기존 품목 외에도 세탁기·가스레인지·자동차 부품(문)·정원용 공구 등 소비재 품목까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품목 등
제도 개편을 논의 중(당초 12월 10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언제든 제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지 않는
기업(예: 석유화학, 기계·자동차 부품, 가전, 정유업 등)도 추후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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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관련 용어

용어 개념

제도 기본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EU 역외 생산 상품이 EU로 수입될 때,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추가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EU 역내 배출권거래제도. 기업에 탄소 배출 허용량(Cap)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trade)할
수 있게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EU의 핵심 기후 정책 

제품 분류 및 유형

CBAM 대상 품목 확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철강 일부 전구체 및 다운스트림 제품 등. 대상 여부는 EU의 무역거래 상품 분류
체계인 CN코드(Combined Nomenclature code)로 판단 가능(CBAM Regulation Annex I 확인 필요)

전구체/전구물질
(Precursors, 前驅體)

CBAM 대상 제품 생산에 '원료'로 투입되는 품목. 그 자체가 CBAM 품목이고 EU에서 지정한 범위 내 물질에 한정되므로
기업은 CN코드로 전구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목록화해야 함

단순제품
(Simple Products)

CBAM 보고 기준 하에서 내재배출량이 0으로 간주되는 투입물과 연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만으로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함

복합제품
(Complex Products)

둘 이상 전구물질·CBAM 품목이 투입되는 제품. 제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뿐만 아니라, 생산에 투입되는
각 전구체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합산하여 내재배출량 산정함

업스트림 제품                                
(Upstream Products)

업스트림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 부품 구매, 운송 등의 활동 
대표적인 CBAM 업스트림 제품은 선철, 합금철, 철강스크랩, 알루미늄 괴(塊) 등 

다운스트림 제품                                
(Downstream Products)

다운스트림은 제품 생산, 고객에 전달〮사용〮폐기 등의 활동. 현재 CBAM은 열연강판, 철근, 강관, 철강구조물, 볼트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함. 향후 규제 확대 시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군수품 등 완제품까지도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배출량 관련 핵심 개념 및 산정 방법

고유 내재배출량 (Specific        
Embedded Emissions)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상품 당 온실가스 양. 전기는 tCO2eq/MWh, 그 외 품 목은 tCO2eq/ton 단위 사용

내재배출량                                      
(Embedded Emissions)

고유 내재배출량과 EU 역내 수입량의 곱. 단위는 tCO2eq

직접배출(Direct Emissions)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한 제품 생산 시설에서 연료 연소, 화학 공정 반응 등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s)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전기, 스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기본값(Default Values) EU가 품목·원산지별 제공하는 내재배출량 추정치. 기업은 실제 배출량 대신 사용 가능하며, 기본값 사용 시 검증의무 면제

기지불 탄소비용                                         
(Carbon Costs Already Paid) 

CBAM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원산지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세금·배출권 비용 등).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시 차감 가능

주요 역할·자격 및 신고·보고 관련

승인된 CBAM 신고인(Declarant) CBAM 대상 상품을 EU로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

CBAM 신고서(Declaration) 일정 기간 수입된 CBAM 대상 상품 수량, 내재배출량, 기지불 탄소비용, CBAM 인증서 수량 등을 신고하는 공식 문서(연1회)

CBAM 인증서(Certificate)
EU로 수입되는 CBAM 상품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즉 상품 내재배출량에서 기지불 탄소비용·EU-ETS 무상  
할당량 등을 차감한 순배출량에 대해 1 tCO2eq 당 제출해야 하는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

CBAM 등록부(Registry) CBAM 신고인, 수입실적, 내재배출량, CBAM 인증서 보유·상환 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기록하는 EU 공통 IT 시스템

[참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2025.05). EU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중견기업 대응매뉴얼 버전 1.0, 경상남도환경재단 탄소중립지원센터(2025.07). 경남탄소중립 오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의 전략, KOTRA(2025.10).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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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 적용 대상: 원재료 →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 쪼개기 계약·미연동 요구 등 탈법행위 법률로서 명확히 금지
• 연동 요청 이유의 불이익 조치 금지

2. 상생금융지수* 신설 •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상생 수준 산정 및 공표

3. 분쟁조정 기능 강화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20명 → 30명까지 증원
•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 증가를 반영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기술사 추가

4. 기술자료 유용 피해 산정 개선 •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수·위탁 조사 제척기간 도입 • 제척기간 3년(단, 기술유용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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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금융지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11.14)

【해외】 EU, SFDR 전면 개편…PAI 보고 의무 ‘대형 금융사만’ 남긴다 (임팩트온, ’25.11.21.)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부정적 환경·사회 영향(PAI) 공시 의무는 “대형 금융사”만 남기기로 했다. 대신 ESG 펀드 분류 체계를 정비해, 새롭게 ‘전환(transition)’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일부 부정적 활동에 대해선 ‘배제 기준(exclusion thresholds)’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요구되던 “중대한 해를 피할 것

(Do No Significant Harm·DNSH)” 요건은 삭제되고, 그 대신 특정 활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단순화되었다. 개편 배경으로는 과거

공시 규정이 복잡하고 방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상품을 이해하거나 비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며, EU는 새 체계가 투자자에게 더

친숙하고 금융사 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EU 집행위원회(2025.11.20). Commission simplifies transparency rules for sustainable financial products

※ 핵심 요소

1) 간소화된 공개

- 금융시장참가자(FMP)의 주요 부정적 영향 지표에 대한 기업 단위 공시 요건을 삭제

- 상품별 공시를 대폭 축소하여 이용 가능하고 비교 가능하며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제한
 

2) 명확한 분류 시스템: ESG를 주장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간단한 분류 체계

→ Sustainable category, Transition category, ESG basics category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 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수탁ㆍ위탁거래 혹은 하도급 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 혹은
하도급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원사업자)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제13호,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제17항) 

ESG Policy

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3274
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3274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137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commission-simplifies-transparency-rules-sustainable-financial-products_en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commission-simplifies-transparency-rules-sustainable-financial-products_en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commission-simplifies-transparency-rules-sustainable-financial-products_en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commission-simplifies-transparency-rules-sustainable-financial-products_en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commission-simplifies-transparency-rules-sustainable-financial-product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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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 3기 성료

국내 상장사 이사회·경영진 대상 거버넌스 전문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대신경제연구소는 국내 주요 상장사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IR·전략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3기는 약 3개월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이슈와 국내외 투자자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번 과정을

통해 상장사 이사회와 경영진이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투자자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재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과정은 ▲상법 및 주주권·경영권 관련 제도 변화 ▲글로벌 투자자의 지배구조 요구 수준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 동향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IR·SR 전략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보드 다이내믹스 등 최근 거버넌스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실제 상장사 이사회와 투자자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국내외

거버넌스·자본시장·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강의뿐 아니라 심화 토론과 사례 공유 세션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수강 기업들이 자사 이사회 운영 방식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제3기 과정을 통해 축적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제4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내 상장사 이사회와 경영진을 위한 거버넌스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중장기적

지배구조 역량 제고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S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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